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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통상 기조와 WTO 체제의 균열: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

1. 글로벌 통상협력 위기의 현실

o 2025년, 세계 무역 질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으로 인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했다.

¡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규범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이르렀

으며, 무차별적 관세 장벽과 일방적 경제 제재가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다. 

－ 이러한 격변은 교역중심의 한국 경제에 심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대외 변수에 

민감한 한국 농업을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시장 불안, 시장 개방 압력 가중이라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2025년 현재, 글로벌 무역 질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통상 정책으로 인해 근

본적인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차별적 관세 인상과 경제 제재 확대는 다

자무역체제의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지수(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는 2025년 들어 

900포인트로 급등하였는데, 이는 직전 10년간 평균(85)의 10배 수준에 달하는 수

치이다. (그림 1 참고)

－ 이와 같은 불확실성 증가는 투자 및 고용 둔화를 야기하며, 2025년 세계 교역량 증

가율이 +1.6%로 현저히 둔화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언급된다. 

－ 유엔(UN) 경제전망 보고서는 무역 긴장의 급격한 고조가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보내 

성장 전망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장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7)

17) UN(2025) “Global economic outlook worsens amid trade conflict and policy uncertainty, 

United Nations Report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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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통상정책 불학실성

¡ 미국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를 확산하며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평

균 적용관세율을 2.5%에서 27%로 급등시켰다.

－ 특히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미국 무역적자를 '국가 비

상사태'로 선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일괄관세인 ‘해방의 날

(Liberation Day) 관세’를 발동하였다.18)

－ 이는 기존의 WTO 규범을 우회하기 위해 국가안보 논리를 경제 문제에 적용한 '법률

적 무기화'의 대표적 사례로,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평가된다.

－ 나아가 중국산 첨단 품목에 최대 1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의 즉각적인 보

복관세를 유발했다.19)

¡ 이러한 통상 충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급격한 재편을 초래하고 있다. 

－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구분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지

정학적 경쟁의 성격을 띤다. 

¡ 중견 교역국인 한국은 불확실한 시장환경 속에서 수출 안정성 확보라는 새로운 차

원의 정책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18) UN(2025) “Global economic outlook worsens amid trade conflict and policy uncertainty, 

United Nations Report says.”
19)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2025). “Understanding the 'Liberation Day' Tariffs”
19) CNBC (2025). “China strikes back with 125% tariffs on U.S. goods as trade war intens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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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업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시장 불안정성 심화, 그리고 미국의 농

식품 시장 개방 압력 가중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심화

o 트럼프 2기 통상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하에‘생산국으로의 회귀’와‘힘을 통한 평화’

를 양대 축으로 하는 강력한 일방주의 노선으로 요약된다. 

¡ 이는 다자 규범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자 협상 및 보

복관세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1 ‘트럼프 라운드’와 다자주의 이탈

o 미국은 WTO 다자 규범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양자 협상과 보복관세를 우선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 USTR(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이 협상 방식

을 “트럼프 라운드”로 명명하였고, 이는 전통적인 WTO 기반의 다자 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력 외교적 통상 구조를 표방한다.

¡ '트럼프 라운드'의 실체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후, 상대국과 개별적으로 협

상하여 투자 확대, 수입 증대, 시장 접근 확대를 강요하는 형태이다.20)

¡ 이는 다자주의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대우(MFN)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모든 국가

를 동등하게 대하는 대신 미국의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각개격파하는 전략이다. 

－ 이 접근법은 WTO의 법적 질서를 미국의 힘에 기반한 '허브 앤 스포크

(hub-and-spoke)' 모델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미국이 '허브'가 되어 각 교역 상대국('스포크')과 개별적인 힘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상대

국들이 연대하여 미국에 대항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장기

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0) Smolinski, R., et al. (2025). "Expert Perspectives on Trump's Tariff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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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골적인 중국 견제와 일방주의의 확산

o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2025년 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45%까지 인상했으며, 중

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대응했다.21)

¡ 이러한 극단적인 관세 전쟁은 양국 간의 무역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글로벌 공급

망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료: PIIE 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2019/us-china-trade-war-tariffs-date-chart

2.3 가치사슬 재편의 역효과와 정책 모순

o 미국의 공격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자국 공급망 재정비라는 목표와 달리,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상에서 미국 내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수반한다.

¡ 예를 들어, 철강 및 알루미늄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소재를 사용하

는 자동차, 기계 산업 등 후방 산업의 생산 비용이 급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제조

업 전반에서 고용 감소와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는 보호주의 정책이 특정 산업 보호에는 성공할지라도, 전체 산업 생태계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 모순을 보여준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

21) Reuters (2025). "China raises duties on US goods to 125%, calls Trump tariff hikes a 

'joke'”

그림 2-1. 미국-중국 관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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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트럼프 2기 농업통상정책

o 트럼프 행정부는 농업을 국가안보의 일부로 격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를,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자급률 향상과 기술 투자를 강조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

하고 있다.22) 

¡ 이러한 기조는 "우리가 세계를 먹여 살린다. 우리가 세계를 이끈다. 그리고 우리

는 외국의 적들이 우리의 땅, 우리의 연구실, 우리의 생계를 통제하도록 결코 내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 그러나 이러한 무역정책 중심의 농업 접근은 미국 농민들에게 양면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

며, 전 세계 식량·농업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 트럼프 행정부는 농업을 국가안보의 일부로 공식 규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극도의 보

호주의를,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자급과 첨단 기술 투자를 강조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는 농업을 국가안보의 일부로 공식 규정하면서, 이를 무역 보복에 대

한 관세 부과와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행정부는 농민들에게 ‘자유 무역의 피해자’라는 서사를 부여하고, 대규모 보상금

(Market Facilitation Program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

는 전략을 구사한다.

－ 2018년에 시행된 Market Facilitation Program(MFP)은 중국 등 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수출을 잃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를 통해 120억 달러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이후 2019년에는 

28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 지원 방식은 곡물·축산별 단가를 기준으로 직접 현금 지급을 하는 구조였으며, 대두

(1부셸당 1.65달러)·밀(0.14달러)·옥수수(0.01달러) 등이 대표적 단가였다.

－ 이 외에도 식품구매·재분배 프로그램(FPDP)과 무역촉진 프로그램(APP)과 병행해 

국내 잉여공급과 해외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

o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의존도가 높은 중서부 지역(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캔자스 

등)에서 2024년 대선에서 평균 78%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하였다.23)

22) USDA (2025). “Farm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The Trump Administration Takes Bold 

Action to Elevate American Agriculture in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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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피해받은 농민을 정부가 보호한다”는 정치적 메시

지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 행정부는 농민들에게 무역 보복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지지 기반을 공

고히 하려는 전략을 지속하였다.

o 미국 농업부는 ‘국가 농업 안보 행동 계획'를 발표하며 단순한 농업 정책을 넘어 

중국을 외국의 적으로 명시하고, 이들로부터 미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안보 전략을 제시한다.24) 

－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가 우리의 식량 공급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적들은 장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우리의 연구에 침투하고, 

우리의 농지를 사들이며, 우리의 기술을 훔치고, 우리의 식량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미국 식량 및 농업 공급망의 전

략적 취약성을 노출시킵니다.”

－ “본토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농지를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국가 농업 안보 

행동 계획은 우리의 식량 공급을 보호하고(safeguarding), 핵심 기반 시설을 강화하

며, 외국의 적들로부터 미국 농업 혁신을 방어함으로써 미국 농부들과 목장주들을 최

우선에 둡니다.”

¡ 이 계획은 아래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미국 농지 보호: 특히 군사 기지 및 주요 전략 시설 인근의 미국 농지에 대한 외

국의 소유를 제한하고 감시

－ 농업 연구 보안: 외국의 이익 단체 및 적대 세력으로부터 미국의 민감한 농업 기

술과 지적 재산을 보호

－ 공급망 주권 확보: 미국 식량 공급망에 대한 외국의 통제력을 조사하고 해결하

며,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

－ 농업 테러 위협 대응: 잠재적인 농업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미국 농부들을 국내외

의 불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협력

23) Investigate Midwest (2024). “GRAPHIC: Trump support grew in America’s top farming 

counties despite first-term trade war”
24) https://www.usda.gov/about-usda/news/press-releases/2025/07/08/farm-security-nationa

l-security-trump-administration-takes-bold-action-elevate-american-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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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 정책의 역풍과 '정치적 농업'의 심화

o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은 미국 농업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

다.25)

¡ 2025년 미·중 간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대두(soybean) 수출은 

30% 이상 급감했으며, 2025년 9월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26)

¡ 이는 농가 소득의 급감으로 이어져 2024년 순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4.4% 감소

했으며, 농가 파산율은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 여러 농민 단체들은 농업 파산 위기"를 경고하며 현장에서는 농민 시위와 신용 불

량 증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 결국, 무역 전쟁의 피해를 정부의 대규모 국가 보조금으로 메우는 형태의 ‘정치

적 농업’ 구조가 심화되었다. 

－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정책 의존도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농업구제계획은 최대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나, CCC의 차입한도가 축소되어 관세 수입을 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기존의 농업 예산이 아닌 ‘관세수익 기반(tariff-revenue-based)’ 보조금 모델로 설계

되어 있고, 유럽·중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으로 피해를 본 대두·옥수수 농가를 직접 보

상 대상으로 한다. 

－ 관세 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민들을 '구제'하는 자가당착

적 순환 구조는 재원 확보 지연과 의회 예산 갈등으로 집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25) https://edition.cnn.com/2025/10/05/business/farmer-bailout-trump-tariffs
2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imports-no-us-soybeans-september-first-time-

seven-years-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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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충격 수치 및 내용

미국 농업 수출 대중국 비중 변화
:대중국 대두 수출량 감소

2025년 9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처음으로 전혀 수입하지 않음 (7
년 만에 처음)

2025년 1월~7월 미국 대두 대중 수출 1657만 톤, 전년대비 약 40% 
감소

미국 농가 소득 감소 2024년 순농가소득 약 140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4.4% 감소. 

관세 부과로 인한 농자재·기계 비용 상승
씨앗, 비료, 농기계 등 농업 투입재 비용 18~37% 상승, 노동 비용 

47% 증가

농가 파산률 증가 2025년 상반기 농가 파산률 2021년 이후 최고 수준 도달

긴급 농가 지원 규모
2025년 약 100억 달러(ECAP 포함) 긴급지원금 지급중, 

2018-2020년 무역전쟁 시 지급된 280억 달러 규모와 유사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 대응
관세수입 활용 농민 구제 정책 강화, 국제시장 다변화 촉진, 국내 농업 

경쟁력 유지 집중

표 2-1.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과 영향

자료: https://edition.cnn.com/2025/10/05/business/farmer-bailout-trump-tariffs 참고

3. WTO 체제의 균열

o 트럼프 2기의 일방적 통상 조치는 WTO 체제의 규범 기반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
손하였으며, 이는 WTO의 기능 정지 상태를 초래하였다.

3.1 MC14 협상의 교착과 무력화

o 2026년 3월 카메룬에서 개최될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준비하는 농업 

분야 회의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 농업 협상 의장인 파키스탄의 알리 사프라즈 후세인 대사는 WTO 공식 발표 자

료에서 "MC13 이후 참여가 줄고 협상에 거의 진전이 없어 회원국들이 MC14에

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7)

¡ 주요 쟁점은 개도국 지위 문제, 공공 비축제(PSH) 해결, 국내 보조금 감축 등이었다.

－ 공공 비축제(PSH): 인도 등 개도국 연합은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가 농산물을 

27) World Trade Online (2025.9.30.) “MC14 outcomes on ag, fisheries subsidies unlikely 

amid impasses”

https://edition.cnn.com/2025/10/05/business/farmer-bailout-trump-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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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하는 PSH 프로그램이 국내 보조금 감축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은 이를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무역 왜곡적 보조금으로 간

주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28)

－ 국내 보조금 감축: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감축 기준 및 대상 범위에 대한 이견이 커

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29)

¡ WTO 사무국은 농업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주

요 회원국들이 다자간 합의보다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양자적 접근을 선호하

는 트럼프 2기 통상 환경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3.2 규범 중심 질서의 사실상 기능 정지

o 미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회피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WTO의 

규범 중심 통상 질서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WTO의 핵심 규범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 2019년부터 시작된 상소 기구 위원 임명 거부로 인한 분쟁 해결 기능의 마비와 맞

물려, WTO의 규범 기반 통상 질서를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몰아넣었다. 

¡ WTO 개혁 논의 자체는 지속되었으나, 미국의 비참여 또는 조건부 참여 형태로 인

해 ‘부분적 제도 복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다자 규범의 실효성을 극히 제한하

는 상황이다.30)

－ 이러한 규범의 공백은 강대국들의 일방적 통상 조치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는 통상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다.

¡ 이로 인해 농산물 분야의 수출 보조금, 국내 보조, 시장 접근 등의 핵심 의제에 대

한다자적 합의 도출이 극히 어려워졌다. 

28) Humundi (2024). “Public food stockholding and the WTO”/

Rudjimin (2025). “Public Stockholding at the WTO: A Decades (or More) Debate for 

Food Security and Fair Trade Rules”
29) World Bank (2002). “The AMS and domestic support in the WTO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issues and suggestions for new rules”
30) Ensured (2025). “Revitalising and Reform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an Age 

of Geo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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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o 글로벌 교역 위축과 보호무역 확산은 식량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켰다.

¡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공급망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

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4.1 식량 가격의 불안정성 확대

o FAO 식품가격지수는 2025년 7월 기준 130.1포인트로 전년 대비 7.6% 상승하였다. 

특히 육류와 식용유 가격 강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tradingeconomics 인용)

¡ FAO 식품가격지수는 2025년 7월 기준 130.1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7.6% 상

승했으며, 특히 육류와 식용유 가격 강세가 두드러졌다.31) 이는 원자재 가격 상

승보다는 무역 마찰로 인한 운송, 보험, 재고 관리 등 공급망 내 거래 비용이 증

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 세계은행 보고서는 2025년 상반기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자체는 하락했으나, 무

역 긴장이 지속될 경우 공급망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최종 식품 가격은 언제든 급

등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정성을 경고했다.32)

¡ 이는 원료 가격과 최종 소비재 가격의 괴리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무역 전쟁이 

생산자가 아닌 유통 및 물류 과정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o 무역 갈등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GDP 성장률은 2.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되며, 특히 미국(1.6%), 중국(4.6%), EU(1.0%) 등 주요 경제권의 성장세가 현저

히 저하되었다.33)

¡ 이러한 글로벌 수요 위축은 농식품 생산과 수출 환경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다.

31) Food Ingredients First (2025).“Meat prices push FAO food price index higher in July”
32) World Bank Blogs (2025). “The Commodity Markets Outlook in eight charts”/ 

World bank Group (2025). “The Road to Food Security: How Targeted Transport 

Investments Can Reduce Waste and Food Prices”
33) United Nations (2025).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as of mid-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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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

o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수입 원자재 및 비료 가격의 급

등을 초래하였다. 

¡ 한국 농업은 비료 및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무역 긴장으로 인한 운송

비 및 관세 비용 증가는 곧바로 국내 농업 생산 비용의 급등으로 이어진다. 

¡ 특히 사료용 곡물, 복합 비료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

지면서, 국내 축산 농가와 시설 농가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 이러한 비용 상승은 최종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한

국 농산물의 입지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4.3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의 확대

o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 압력은 한국에 대한 농식품 시장 개방 요구 확대로 이어

지고 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농민들을 위해 

대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의 대두 수입 확대 협의하고 

있다.

¡ 이 외에도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사료용 옥수수, 쇠고기, 체리, 오렌지, 치즈 등

을 중심으로 수입 확대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o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 완화 요구이다.

¡ USTR 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의 검역 기준(SPS) 및 식품 표시제도를 주요 무역

장벽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해 SPS 절차 간소화 및 과학적 검증 요건 강화를 지속적으로 압

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TRQ 운영 방식의 투명성, 유전자변형(GMO) 감자 수입 허용을 집중적으로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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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치 내용 지적사항

쇠고기 수입 제한 30개월령 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광우병(BSE) 관련 검역 조치 완화 미흡, 미

국은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속 제기 ​

가공육 수입 제한
쇠고기 패티·건조육 등 일부 가공품 수입 

금지
국내 위생검역·표시제도 기준이 과도하다

는 평가

과일류 수입 규제
블루베리·체리·사과·배·딸기·라즈베리 

등 특정 품목 시장 접근 제한
검역 절차의 복잡성과 소요 기간으로 실질

적 시장 진입 어려움 ​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승인 지연
GMO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 자료 제출 

요구 과도
승인 소요기간이 평균 3년 이상으로 미국

의 주요 불만사항

식품안전검사(SPS) 절차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검사, 소규모 수출

자의 부담 가중
‘위생·검역 규제(SPS)’ 조항의 불확실성이 

지적됨

표시제도 운영 문제 원산지 및 성분표시 요건이 빈번히 변경
상업 유통 과정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인증·등록 절차 비효율 농식품 수입 시 각 부처 개별 심사 의무 USDA는 이를 “불투명한 절차”로 분류 

표. 4-1. 미국이 지적한 한국의 주요 농산물 규제

자료: 2025 NTE 보고서 및 매일경제신문(https://www.mk.co.kr/en/world/11367724) 참고

5. 한국 농업의 핵심 대응 전략: 전환의 모멘텀 포착

o WTO 규범이 흔들리는 현 시점은 한국 농업에 도전과 동시에 혁신적인 전환의 

동시 국면을 제공한다.

5.1 도전 과제

o 생산 비용 쇼크와 농가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은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섰다. 특히 사료용 곡물, 복합 비료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 변동성

이 극심해지면서, 국내 축산 및 시설 농가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

고 있다.

¡ 생산 비용 쇼크는 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을 극대화하며, 일선 농협 및 관련 금융

기관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정부의 단기적 보조 정책도 필요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https://www.mk.co.kr/en/world/1136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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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선택적’ SPS 압박에 대한 방어 논리가 부족하다.

¡ 미국은 매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생검역(SPS) 기준을 ‘합리성 없는 무

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 미국은 자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SPS 기준 완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국의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는 이중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닌, 국가 방역 주권과 소비자 안전을 지켜낼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 한국은 과학적 방어 논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농산

물 잔류 허용 기준 및 검역 절차에서 양보를 강요당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다.

－ 이러한 압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문 인력 및 국

제적 연구 역량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o 규칙에 기반한 질서 유지를 위한 CPTPP 가입 시도와 시장 개방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o 정부는 미국이 훼손한 규칙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CPTPP와 같은 지역무역블록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 그러나 동시에 농업계에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 CPTPP는 회원국 간 관세의 약 99%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

므로, 가입 시 쌀, 쇠고기, 유제품 등 국내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이 불가피하다.34)

34) Congress.gov (2023). “CPTPP: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

조선경제 (2025). “정부 ‘CPTPP 가입 검토…통상 불확실성 해소·경제동맹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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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일본의 Pre-CPTPP 

관세율 (%)
일본의 최종 

CPTPP 관세율 (%)
관세 철폐/감축 기간 비고

쇠고기 38.5 9 16년
수입 급증 시 농산물세
이프가드(ASG) 발동

돼지고기
(종가세, 고가품)

4.3 0
10년

(균등 철폐)
11년차까지 ASG 유지

휘핑크림, 냉동 요거트, 
유제품 함유 조제품

29.8 0 6~11년 코코아 함유 제품 포함

오렌지
16 (6-11월), 
32 (12-5월)

0
6~8년

(6년 균등철폐, 
8년 비선형 철폐)

계절관세 적용

쌀 341엔/kg

현행 국가무역제도 
유지, 

쿼터외 세율 (341
엔/kg) 유지

-

CSQ 신설
(미국 5만 → 7만톤, 

호주 0.6만톤 → 0.84
만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8). “The Japanese Market for Oranges”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5). “FACT SHEET: Trans Pacific Partnership and Japan: Key   
   Outcomes for Agriculture” / 
   농식품수출정보 (2015). “TPP 체결관련 일본의 교섭결과 및 영향분석”

5.2 기회 요인

o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 요인을 포착하고, 변화된 통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o 통상 환경 안정화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 중국이 WTO에서 향후 협상 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장기적

으로 중요한 변화이다.35)

－ 이는 그동안 미국이 WTO 무용론의 근거로 삼았던 핵심 논리를 약화시키고, 중

국을 다자체제 내 책임 있는 주체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또한, 2025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논의

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36)

¡ 미국이 더 이상 다자주의를 원하지 않고 힘에 의한 양자 관계를 선호하는 상황은 

우리가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기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

－ 그것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 간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이든, 미국을 포함한 새로운 

규칙을 형상하는 것이든 과도기와 무질서 속에 있다.

35) AP News (2025). “China gives up developing-country benefits to boost WTO in face of 

Trump tariffs”
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APEC 2025 KOREA’, 아태 21개 회원이 모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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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응 방향

o 무역의 이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강화해야 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다자무역체제의 붕괴가 초래하는 혼란과 비용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질서의 중요성을 모든 교역

국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또한, 무역 이익이 국내에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때 보호무역

주의가 정치적 지지를 얻게 된다는 교훈은 향후 한국의 통상 정책이 국내 포용성 

강화와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o 미래 농업을 위한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 현재의 위기는 한국 농업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미래 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급성을 부각시킨다.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및 국산화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 정부는 단기적인 피해 보상에 머무르지 말고,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위한 과감한 

R&D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기를 혁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